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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welfare effects and fiscal implications of the Transport, Energy, and Environment Tax, a consumption-based fuel tax that plays a key role in financ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s this tax is reflected in fuel prices, its incidence ultimately falls upon consumer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its effects on household welfare. In the context of Korea’s ongoing efforts toward decarbonization, which includes promoting the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EVs), the transition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to EVs is expected to reduce fuel tax revenues and alter the distribution of welfare across income classes. Employing compensating variation as a measure of welfare effect, this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increases in fuel taxes lead to a reduction in vehicle kilometers traveled (VKT), they also place a disproportionately heavier burden on lower-income households, thereby reflecting a regressive tax structure. The acceleration of EV adoption is projected to result in welfare gains for middle- and high-income households, particularly those in the upper income brackets, and potentially exacerbate existing socioeconomic disparities. Concurrently, a structural reduction in fuel tax revenues is anticipated, raising concerns about the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ing.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cessity of targeted policy interventions to support essential business travel among low-income household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policy measures for reducing EV purchase costs and diversifying available EV models to facilitate broader adoption across income classes, and the need to explore alternative fiscal mechanisms to secure stable revenue streams during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Keywords: 
Transport, Energy, and Environment Tax, Decarbonization Transition, Demand Determinants by Household Income Classes, VKT (Vehicle Kilometers Travelled), Welfare Effects
키워드: 교통·에너지·환경세, 탈탄소 전환기, 소득수준별 수요 영향 요인, 주행거리, 후생 효과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및 LPG의 제조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리터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의 소비세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4). 탄력 세율은 기본세율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세 징수의 목적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법제처, 2024)된다. 동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생활물가 안정 및 유류비 부담 완화의 정책적 목적과 함께 외부비용 최소화라는 다층적 목표를 추구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조정은 연료 가격을 변화시키고, 이는 연료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2021년부터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시작된 한시적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조치는 단계적 정상화를 거치며 2025년 현재 탄력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529원/L에서 423원/L, 370원/L, 2022년 7월 333원/L로 조세가 인하된 이후 2025년 4월 현재 450원/L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가격 변동을 통해 유류 소비를 조절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1조 원 징수되며 우리나라 국세 중 다섯 번째(국회예산정책처, 2024)를 차지하는 만큼 조세 조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 가격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 귀착됨에 있어 형평성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는 수송부문 연료가 필수재에 가까워 에너지 가격 인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조세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동규·김승래(2016) 역시 조세 제도의 형평성 논의는 조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납세자들의 분배 문제에도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료가격 변화 또는 조세의 분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구 집단을 식별하고 수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Wadud et al., 2010; McMullen and Eckstein, 2013; Mattioli et al., 2018). 선행연구는 가구 집단별 수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 소득수준(West, 2004; Wadud et al., 2009), 지리적 위치(Gillingham and Munk-Nielsen, 2016)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바 있다(Tilov and Weber, 2023). 이들 중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West, 2004; 김형건·박용덕, 2008; Wadud et al., 2009; 이동규·김승래, 2016)는 가계 소득수준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밝히거나, 전제 후 실증 분석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의 탄소중립(Carbon Neutral) 논의에 대응하고자,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발표하였다. 그중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전략이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으로, 수송부문 목표의 약 80% 비중을 차지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

        전기·수소차 전환은 기존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의미한다. 이는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량에 기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감소를 의미하며, 동시에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으로 인한 가구 후생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실증분석 연구는 휘발유 소비에 직접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전기·수소차 전환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탈탄소 전환기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상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 주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3장에서 수송용 휘발유 수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소득계층별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상화에 따른 가구 후생과 조세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수송용 휘발유 수요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조세 정상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탈탄소 전환기에 효율적으로 조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소득계층별 수송용 휘발유 수요 영향 요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상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논의는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시작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며, -0.1에서 -0.85의 범위로 보고되었다(West, 2004; Wadud et al., 2010; Gillingham, 2013). Archibald and Gillingham(1981) 논의부터 시작된 연료가격의 수요탄력성 논의는 단기탄력성과 장기탄력성의 구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Kayser(2000)는 단기 가격탄력성과 장기 탄력성 모두가 70~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일수록 더욱 비탄력적임을 확인하였다. Havranek et al.(2012), McMullen and Eckstein(2013)은 단기 가격탄력성이 장기 가격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결과에 대해 Havranek et al.(2012)는 기존 연구들의 출판 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양(+)의 탄력성을 가진 결과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연구자의 선호나 출판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휘발유 수요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논의는 연료가격과 가구소득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량 특성, 통행특성을 포괄하는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지역적 요인을 포괄하는 논의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들 영향 요인은 수요의 집단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낸다. Wadud et al.(2010)는 연료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균 가격탄력성을 -0.25로 도출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이었다고 밝혔다. 도시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 연료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특히 연료 효율성이 낮고 노후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서 민감성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휘발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지역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1).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West, 2004; Wadud et al., 2010; Gillingham and Munk-Nielsen, 2016), 차량 보유대수(West, 2004; Wadud et al., 2010), 가구주의 연령, 성별 및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김형건·박용덕, 2008; Wadud et al., 2010; Gillingham and Munk-Nielsen, 2016; Tilov and Weber, 2023), 그리고 통행특성(McMullen and Eckstein, 2013; Tilov and Weber, 2023)이 제시된 바 있다. 가구주의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Wadud et al.(2010), Gillingham and Munk-Nielsen(2016) 등에서 다루어졌다. 차량 보유대수의 중요성은 Wadud et al.(2010), West(2004) 등에서 강조되고 있다. 차량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연료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차량 연비, 엔진 크기 등 차량특성을 고려한 운영비용 변수가 유의미하게 도출되기도 하였다(West. 2004). 통행 특성도 휘발유 수요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가구 통행과 지역 인프라 수준에 집중하여 통근거리에 따라 가구 계층을 구분하여 탄력성을 도출(Gillingham and Munk-Nielsen, 2016; 김승남 외, 2009; Tilov and Weber, 2023)한 연구도 있다. Gillingham and Munk-Nielsen(2016)은 통근거리 분위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수요 탄력성을 도출하였다. 평균적인 탄력성이 -0.3이지만 통근거리 상위분위와 하위분위에서는 탄력성이 훨씬 크게 나타나, 통근거리에 따라 연료가격 변화가 이질적임을 알 수 있었다. Tilov and Weber(2023)은 휘발유 수요의 평균 가격 탄력성이 -0.7~-0.8임을 밝혔는데, 통근거리 상위분위는 탄력성이 더욱 높은 반면, 하위 분위는 반응이 미미함을 밝혔다. 또한 1인 차량이며 외곽 거주자일수록 연료가격 변화에 더욱 민감하며, 여가 목적의 통행일수록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외(2009)는 통근거리 및 통근시간에 대한 소득 계층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두 모형 모두 고소득층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도출되기도 하였다.

        
          Table 1.  
				
          

          
            Conclusions of selected studies investigating determinants of gasoline demand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 대중교통의 접근성, 도시 여부 등이 휘발유 수요의 주요 영향 요인임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McMullen and Eckstein(2013)는 지역적 요인만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는데, 도시밀도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하며, 대중교통 활성화가 주요 영향 요인임을 밝혔다. 김승남 외(2009) 역시 앞서 통행특성뿐만 아니라, 거주지 고용 접근성과 같은 지역적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Gillingham et al.(2015)와 앞서 소개한 Gillingham and Munk-Nielsen(2016)은 통행특성뿐만 아니라 주거지가 도심지 혹은 교외와 같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대체로 비탄력적이며, 다양한 개인적·지역적 요인에 따라 소득계층 간 반응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득계층 간 차량 보유대수, 통행 특성, 가구주의 연령·성별 등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성과 같은 지역적 요인도 휘발유 수요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영향 분석
        조세는 연료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순수한 가격변동 요인으로 간주하여 정책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West, 2004; 김형건·박용덕, 2008). 일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연료가격과 분리하여 효과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들은 조세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기존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Kilian and Davis(2009)은 조세 인상이 동일한 수준의 연료가격 인상보다 수요를 더 많이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유류가격의 수요탄력성은 -0.46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임을 밝혔다. Li et al.(2012)는 조세 인상이 세전 가격에 비해 수요 감소에 더욱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휘발유세 인상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유가 변동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조세와 연료가격의 분리를 시도한 연구는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가능한 데이터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조세의 형평성과 분배효과 연구는 주로 조세 부담의 소득역진성 또는 누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의 귀착이 소득역진적 특성을 가지는지, 혹은 일부 누진적 측면이 존재하는지는 엇갈린 결과가 존재한다. 강만옥·임병인(2008)은 현행의 조세가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세 도입으로 소득계층 간 불공평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형건·박용덕(2008)은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조세가 역진성을 가짐을 밝혔다. 소비자 잉여 변화를 분석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로 인한 부담경감 효과가 저소득층에 더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영숙·김재혁(2020)은 세율 인상폭이 클수록 조세 부담이 소득재분배에 악영향을 미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Metcalf(2009), Rausch et al.(2011) 등에서 소득 역진적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West(2004)는 저소득계층부터 중위계층까지는 오히려 누진적이며 그 이후로는 역진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김형건·박용덕(2008)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조세를 인상하는 경우 역진성이 약화됨을 밝혔다. 이동규·김승래(2016)는 가구소비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휘발유세가 저소득층부터 중위소득층 사이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하였다. 소득계층별 역진성이 크게 우려되지 않기 때문에 수송용 에너지의 교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용도의 연료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더 수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명재(2012)는 실효세부담률이 저소득층에서 우상향하고 이후 수평을 보여 양(+)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휘발유세 부담의 증대가 일반적인 소비세와 달리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재원·김우현(2022)은 현재 수송용 유류가 저지출 분위에서 누진적이지만, 탄소세 도입 시 소득 역진적으로 변화하며 이를 정액배분 하는 경우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조세 효과 분석을 위해 조세를 주요 독립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였는지 혹은 외부 충격으로 가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형평성 측면의 영향 분석 방법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의 조세 제도가 소득역진적 특성이 있는지 혹은 누진적 특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수송용 휘발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요인을 활용하되,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도출되었던 인구통계학적 특성, 통행 특성 등 개인적 요인을 선별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탈탄소 전환기라는 정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함의가 큰 지역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였다.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상화가 가구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후생효과는 향후 연료가격 정상화에 따른 수요 변화 및 보상변화를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정책 시나리오는 현재 수송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핵심 전략인 전기차 보급 확산과 최근 3년간 시행된 조세 인하정책 이후의 탄력세율 정상화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탈탄소 전환기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실제 조세 제도와 연료가격 변화율을 모형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Ⅲ.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수송용 휘발유 수요의 영향 요인
        수송용 휘발유 수요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종속변수를 정의하여야 한다. Hughes et al.(2006), Wadud et al.(2010), Havranek et al.(2012) 등은 종속변수를 휘발유 소비량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West(2004), 김형건·박용덕(2008)은 휘발유 수요가 자동차라는 내구재를 통한 소비자 효용이 얻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종속변수로서 연간 총 주행거리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West(2004) 등 연구에 착안하여 주행거리(VKT, Vehicle Kilometer Traveled)를 종속변수로 채택함으로써 수송용 휘발유 수요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분석 모형은 가구의 총 주행거리로 설명되는 휘발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별가구 수준과 지역수준을 고려하는 다층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한다. 개인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개별가구 수준과 지역적 요인의 수준은 위계적(Hierarhcical)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개별 관측치의 독립성 가정을 위배하고 표준오차를 과소 추정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김명일 외, 2019). 가구의 미시적 특성과 가구가 속한 지역의 거시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위계선형모형을 설정하는 경우, 지역 차이를 통제한 정책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이창근, 2012; 조하은·김의준, 2018).

        본 연구에서는 개별가구들이 제1수준(Level1) 단위로서 지역이라는 제2수준(Level 2) 단위 안에 군집된 것으로 설정한다. 2수준 모형(Two-level Models)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나타낼 수 있다. 주행거리(VKT)는 시점 t에서 지역 j(j=1, ..., n)에 속한 가구 i(i=1, ..., m)의 산출을 나타낸다. x는 개별가구의 가구주 특성, 통행특성 등이 포함된다. Z는 지역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 포함된다.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은 제1수준(Level 1)의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절편에만 임의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설명 변수의 회귀계수는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모형의 장점으로는 지역 단위 임의효과를 간단한 함수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하은·김의준, 2018).

        
          
            
              	
                
              
              	
            

          

        

        임의절편기울기(Random Intercept-slope Model) 모형은 임의절편모형의 제2수준 기울기가 고정되었다는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변수 Z가 변수x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다층모형이다. 절편의 분산, 계수의 분산, 절편과 계수 간의 공분산, 개별가구 수준의 잔차를 포함한다. 지역마다 개별가구의 효과가 상이함을 의미한다.

        
          
            
              	
                
              
              	
            

          

        

        개별가구의 주행거리(이하, VKT) 편차는 이러한 효과들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수준 모형으로서 임의절편 모형과 임의절편기울기 모형을 추정하여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가구에너지패널조사는 우리나라 가구부문 에너지소비 특성과 소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조사(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2025)이다. 본 연구에서는 9~12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 연도는 2018~2021년이다. 대상 가구 수는 총 7,651가구이며, 추가데이터로 17개 시도의 기초데이터를 구득하였다. 시도별 연평균 휘발유 가격은 오피넷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실질연료가격을 도출하였다. 자동차 총 등록대수 및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2월에 고시하는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중교통 다이용자 비중을 활용하였다. 대중교통 다이용자 비중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수단별 이용횟수 중 1주일간 평균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전체 이용자 대비 높은 사람의 비율, 즉 대중교통 총 이용자 수 대비 16회 이상 이용자 비율로 설정하였다.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종속변수인 주행거리는 개별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휘발유 소비량에 휘발유 차량의 실연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독립변수 중 연료가격은 지역의 연간 평균 연료가격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연료가격으로 설정한다. 선행연구에서 연료가격은 공간적, 시간적 요인으로 인한 선택 편의 또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예로, 주유소의 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와 관련하여, 연료가격보다 일상적 경로 및 습관, 편의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Kitamura and Sperling, 1987). 연료가격 절감을 위한 주유소 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는 연간 총주유비용의 4% 정도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다고 보기 어렵다(Highfill and McAsey, 2007). Hammar et al.(2004)는 연료가격의 내생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구변수로서 휘발유세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는데, 오히려 휘발유세도 연료 수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구변수로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밖에 조철근·정준환(2017)은 단위거리당 평균소요연료량에 리터당 휘발유가격을 곱하고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연료비용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조세의 효과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가격변동 요인으로서만 전제하여 분석한다.

        연료가격 외 주요 독립변수는 개인적 요인(Individual Level Factors), 지역적 요인(Regional Level Factors)으로 범주화하고, 주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요인 중 가구소득은 연간 세전소득으로 설정한다. 연료가격과 함께 수송용 휘발유 수요 결정에 있어 가구소득은 중요한 변수로 다뤄진다. 조세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가구소비지출을 다루는 연구(성명재, 2012; 이동규·김승래, 2016 등)는 가구 연간소득의 대리변수로서 가구소비지출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Metcalf(2009)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전소득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지표이므로, 본 연구도 가구 연간 세전소득으로 설정한다. 또한, 개인적 요인 범주에 차량 보유대수, 가구주의 연령, 성별, 종사상 지위를 포함한다. 선행 연구(Archibald and Gillingham, 1981; West, 2004; 김형건.박용덕, 2008; Wadud et al., 2010)에서 차량 보유대수를 주요한 변수로 분류하고 있고, 차량 보유대수가 가구 주행거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하여 본 연구에서도 변인으로 설정한다.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통근통행여부, 업무통행여부를 각각 더미처리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조상규(2008)는 통근통행은 목적 통행 중 2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가구 유지를 위한 필수통행 성격을 띠고 있어 휘발유 수요 영향 요인으로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Gillingham et al.(2015) 등에서도 통근통행은 주요 변수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외 소득수준에 따라 업무통행이 필수통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통행을 각각 더미처리하여 변인으로 설정하고 필수통행으로 간주하였다.

        지역적 요인 범주에는 탄소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주요 전략의 지표가 되는 전기차의 보급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수준을 주요 요인으로 구성한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여건이 좋고 직·간접적 전기차 이용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차 이용자들의 전기차 선택을 더욱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설명하는 대리변수로 대중교통 다이용자 비중을 선정한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을수록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Tilov and Weber(2023), Kayser(2000) 등에서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한 바 있다. 지역적 요인 범주에서 거주지 변수는 제외되었다. 이는 원자료의 거주지가 16개 시·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거주 위치에 따라 인구밀집도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 환경이 상이하여 거주지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단계 다층모형의 분석을 위한 주요 변인의 기초 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가구의 연간 주행거리는 12,250.74km/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연간 휘발유 실질가격은 1,521.9원이었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8~2022년 전국 비사업용차량의 연간 총 주행거리 평균이 12,410km(=1일평균 주행거리×365일)임을 고려하면 유사한 수준의 데이터로 판단된다. 세전 연간 가계소득은 5,525.87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개년 가계동향조사 전국평균 4,267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 소득계층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4개년 자료의 소득계층의 평균과 유사하도록 10분위를 구성하고 1~4분위는 저소득층, 5~8분위는 중위소득층, 9~10분위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각 계층의 평균 소득은 1,989.2만 원/년, 4,982.4만 원/년, 9,574.6만 원/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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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ve statistics
          
          

        

        
        

        가구 소득계층별 주행거리 확률밀도함수 분포(<Figure1> 참조)를 살펴보면 중위소득에서 가장 높은 확률밀도를 보이며, 단거리 통행부터 장거리 통행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평균수준에서 확률 밀도가 가장 높은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곳에 분포해 있으며, 고소득층은 연간 1.8만km 이상 주행거리가 긴 곳에 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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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of total VKT by income level
          
          

          

        

        가구특성 범주로서 승용차 보유대수는 1.13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8~2022년 가구당 승용차 보유대수 1.06대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등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 가구가 0.7,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종사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가 0.3으로, 안정적 지위의 가구주가 많았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52.3세,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0.9, 여성인 경우 0.1로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통행특성 범주에서 통근통행용 51.7%, 업무용 12.1%, 여가용 36.1%로 나타났다. 지역특성 범주에서 지역 전기차 보급률은 0.58%, 대중교통 다이용자 비중은 8.9%로 각각 나타났다.

        수송용 휘발유 수요 영향 요인 규명을 위한 모형은 <Table 3>과 같다. Model 1은 임의절편모형이며, Model 2는 Level 2 공분산에 가구소득 분산을 추가하였다. 가구소득 수준별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이전에 지역별로 가구소득 변화에 따른 휘발유 수요가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Level 1은 가구 클러스터, Level 2는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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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ion of multi-level model for gasoline demand in transport sector
          
          

        

        
        

        분석 결과, 모든 변수가 1% 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집단 내 상관계수(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1)를 도출하면 지역 수준 분산이 종속변수에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는데(이성현·전경구, 2012; 이수진 외, 2019), ICC가 5% 이상이면 지역 간 특성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Snijders and Bosker, 1999). ICC가 7.1%로 도출되며 다층모형의 사용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은 고정효과 중 연료가격의 탄력성은 -0.536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나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탄력성 수준과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가구소득 탄력성은 0.036으로 분석되었는데, 선행연구의 가구소득탄력성이 약 0.2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가구의 차량 보유대수는 0.518로 연료가격을 제외한 휘발유 수요 영향요인 중 가장 높은 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가구주의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이고, 연령이 낮으며 성별이 남성일수록 휘발유 소비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수통행의 효과도 유의하였다. 통근통행 더미계수는 0.069, 업무통행 더미계수는 0.092로 추정되어 두 목적 모두 휘발유 수요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업무통행의 효과가 통근통행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다만, 통근통행 및 업무통행과 휘발유 수요량과의 관계는 주행거리 분포와 이동 특성(단·장거리 빈도, 수단·차종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결과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한다.

        Model 2는 연료가격 탄력성이 -0.536으로 Model 1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탄력성(0.036), 차량 보유대수(0.518)의 계숫값 역시 매우 유사하였다. 가구주의 사회적 지위, 연령 및 성별, 통근통행 여부 및 업무통행 여부도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적 요인인 전기차 보급 수준(-0.025)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대중교통 다이용자 비중(-0.009) 모두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두 모형을 비교하면, Model 1과 Model 2는 로그우도값이 -3404.39로 동일하고 기울기의 분산도 0으로 나타나며, Model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Model1을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고, 소득분위별 수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Tabl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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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연료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0.369로 소득계층 중 가장 탄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가구의 차량 보유대수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젊고 남성이며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휘발유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통행에 대한 의존도 측면에서도 통근통행과 업무통행 모두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는데, 통근통행 대비 업무통행의 계숫값이 약 3배 정도 높았으며 다른 계층보다 업무통행의 영향력이 컸다. 지역특성인 전기차 보급률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의 ICC는 3.9%로 도출되며 지역 간 분산은 미미하게 분석되었다.

        중위계층의 연료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0.529로서 저소득층보다는 탄력성이 크고 고소득층보다는 탄력성이 적게 나타났다. 차량 보유대수의 영향력이 저소득층 보다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과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도 유의미하였다. 필수통행 의존도 측면에서, 통근통행과 업무통행 모두 유의미하였는데, 통근통행의 영향력이 저소득층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업무통행의 영향력이 약간 더 높게 분석되었다. 중위계층은 지역특성인 전기차 보급률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내 전기차 보급률이 높고 대중교통 다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휘발유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휘발유 수요의 대체수단으로서 전기차와 대중교통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층의 ICC는 1.3%로 도출되며 지역 간 분산은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고소득계층은 연료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0.672로서, 앞서 두 소득계층과 마찬가지로 비탄력적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연료가격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저소득이나 중위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계층 간 통행 목적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은 필수통행 중 업무통행의 영향력, 중위소득층은 필수통행 중 통근통행 영향력이 각각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은 최소한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필수 통행의 목적이 뚜렷한 것에 비해, 고소득층은 주행 자체를 줄이거나 차량을 교체하는 등 선택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ure 1>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에 비해 주행거리(VKT)의 꼬리(tail)가 두텁게 나타났다. 가격 상승 시 감축 가능한 주행거리 여유분이 크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필수통행 또는 근거리통행 비중이 높아 주행거리를 줄일 수 있는 여유분이 제한적이다. 유사한 논거는 김승남 외(2009)에서도 통근거리에 대한 소득계층별 층화분석 결과에서 고소득층일수록 주거입지 선택이 자유롭고 평균적인 통행거리가 길어서 통근거리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에 비해, 저소득층은 이동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가구 차량보유대수의 영향력은 소득계층 중 가장 높았으며, 필수 통행 중에서는 통근통행에 대해 유의미하였으며, 업무 통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밖의 개인적 요인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적 요인인 전기차 보급률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도가 모두 유의미하면서도 다른 소득계층보다 영향력이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현재 전기차 주요 구매자가소득수준이 높다는 일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고소득층의 ICC는 1.8%로 도출되며 다른 소득계층과 유사하게 지역 간 분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소득계층별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
        휘발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계층별 탄력성과 주요 영향 요인을 바탕으로 조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조세 규모와 가구 후생 변화를 추정한다. 정책 시나리오는 S1~S4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 연도는 2030년이다.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 연도가 203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연도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S1~S2 시나리오는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며 조세 정상화가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오, S3~S4 시나리오는 탄력세율이 정상화되는 시나리오이다. S1 시나리오는 현행 조세 인하가 유지된 상황에서, 탈탄소 여건이 함께 전개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탈탄소 수준을 설명하는 변수로 전기차 보급률을 사용하며, 보급 속도는 현재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S2 시나리오는 S1과 동일하게 조세 인하가 유지되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정부 목표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S3 시나리오는 정책적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정상화하고, 전기차 보급은 현재 추세대로 진행되는 경우이며, S4 시나리오는 탄력세율이 정상화되고 전기차 보급이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를 가정한다(<Table 5> 참조).

        
          Table 5.  
				
          

          
            Scenarios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transport, energy, and environment tax on household welfare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전환은 수송부문 탄소 감축 전략 중 핵심으로, 감축 목표의 약 80%를 차지하므로, 탈탄소 수준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의 퇴출은 주행거리(VKT)와 조세 규모의 변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소 감축 시대의 조세 효과 논의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이다. 대중교통 인프라는 명확한 목표 수치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변인과 함께 활용되므로 수송부문 감축 목표에서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와 전기차 보급 수준을 각각 전망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전기차 보급수준은 모두 2022~2024년의 최근 3개년 성장률이 203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전기차는 2011년 첫 보조금이 지급(환경부, 2011)되고, 2019년 이후 성장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2개년(2023년~2024년)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된 최근 2개년을 포함한 3개년도를 대상으로 전기차 성장률을 추세 연장하였다. 전기차 성장률은 기준 연도의 설정 방식에 따라 추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탈탄소 전환기의 조세 정상화 효과를 예측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최소한의 효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2024년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보급수준 2.6% 수준에서 2030년 4.7%까지 보급될 것으로 전제하였다. 정부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는 전기차 보급수준이 2030년 16.6%까지 보급될 것으로 전제하였다. 휘발유 수요는 주행거리(VKT)로 측정하며,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의 가격 변화율과 소득계층별 가격탄력성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주행거리(VKT) 추정을 위해 필요한 연도별 자동차 평균연비는 10km/L로 2030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휘발유 가격은 2024년 전국 연평균 최종소비자가격인 1,646원이 2025년에도 유지되고, S1~S2는 2030년까지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며, S3~S4는 2030년까지 매년 조세가 등분하여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30년의 조세 정상화 가격은 최근 20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가장 높았던 529원/L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가구소득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됨을 전제함으로써 유류가격 변동에 따른 조세 부담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세 규모는 2024년 전국 가구 수 대비 데이터 샘플 비중(0.055%)을 고려하여 전수화하였다.

        소득계층별 조세 변동으로 인한 후생 변화는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를 통해 측정한다. 보상변화는 가격 변화 이후에도 가격 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을 얻기 위해 가구가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다음의 추정식에서 e(p, V0)는 가격벡터 P에서 효용수준 V0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출을 의미하고, P0는 변화 이전의 최초 가격, P1은 변화 이후의 가격을 나타낸다(이재원·김우현, 2022). 본 연구는 이재원·김우현(2022)의 접근을 바탕으로, 보상변화 절대금액을 가계소득 대비 유류비 지출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유류비 지출 비중은 변수 wi, 수요 탄력성 

은 소득계층별 추정치를 근사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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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별 주행거리(VKT)와 조세 규모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현재와 같이 정책적으로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현 추세를 따르는 경우(S1), 2030년 기준 휘발유 수요(VKT)는 연간 9,897.5km로, 조세 규모는 11.2조 원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보급이 203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NDC)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S2), 주행거리는 S1 대비 8.3% 감소하고, 조세 규모 역시 1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총주행거리 감소분이 조세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3개년(2022~2024년)의 전기차 보급률 성장 추세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보급 속도가 이보다 빨라질 경우 주행거리 및 조세 규모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매년 균등하게 인상되어 2030년에 정상화되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현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S3), 주행거리는 연간 9,141.6km이며 조세 규모는 S1 대비 2.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차 보급이 정부 목표 수준에 도달하고 탄력세율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S4), 주행거리는 S1 대비 약 16.2% 추가 감소하고 세수도 1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요약하면, 전기차 전환이 현 추세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조세가 정상화될 경우,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탄소 전환기에서는 조세 정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보완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able 6.  
				
          

          
            Effects of scenarios S1- S4 on VKT and tax revenue in 2030
          
          

        

        
        

        가계후생 측면에서는, 현재의 탄력세율(450원/L)과 비교할 때 전 계층에서 보상변화가 증가하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S1~S2 시나리오는 조세 변동이 없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후생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S3~S4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기차 보급대수이 확대될수록 소득계층별 역진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Figure 2> 참조). 저소득층은 가장 높은 보상변화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후생 손실이 발생한 반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보상변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가 인상될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휘발유 수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전기차 보급률이 중위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상변화를 휘발유 수요, 즉 유류 수요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 수요가 전기차 충전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충전 비용은 유류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2)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는 중위소득과 고소득층의 후생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시키며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Figure 2.  
				
          

          
            Compensating variation of S3~S4
          
          

          

        

        요약하면, 탈탄소 전환기의 조세 정상화는 주행거리를 감소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세는 감소하고, 중위소득 및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후생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과, 저소득과 중위소득 이상 소득계층 간의 후생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탈탄소 전환기의 조세 정책은 수송용 에너지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보급 정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중위소득과 고소득층, 특히 고소득층의 후생이 증진되었기 때문에, 정책적 보완이 없다면 기후 정책이 계층 간 후생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보다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 조세 정책의 논의 틀을 넘어, 탈탄소 전환기의 조세 정책은 새로운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휘발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고, 탈탄소 전환기에 시행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상화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차량보유대수, 필수통행여부 등 개인적 요인과 연료 가격, 전기차 보급 정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도 등 지역적 요인을 선별하고, 2단계 다층모형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조세 정책 변화가 휘발유 수요를 나타내는 주행거리(VKT), 조세 규모 및 소득계층별 후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연료가격 탄력성은 모든 소득계층에 비탄력적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탄력성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계층 간 통행 목적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은 최소한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필수 통행의 목적이 뚜렷한 것에 비해, 고소득층은 주행 자체를 줄이거나 차량을 교체하는 등 선택의 재량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득계층 간 주행거리 확률밀도함수에서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에 비해 주행거리(VKT)의 꼬리(tail)가 상대적으로 두텁게 나타났다. 이는 가격 상승 시 감축 가능한 주행거리 여유분이 크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뒷받침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는 자동차 보유대수 역시 유의미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해당 계수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차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이에 따라 휘발유 수요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소득계층별로 휘발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지역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인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를 비롯한 필수통행여부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업무통행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타 계층에 비해 두드러졌다. 중위소득층은 성별을 제외한 개인적 요인과 필수 통행여부뿐 아니라, 지역적 요인인 전기차 보급수준 및 대중교통 이용수준 또한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 중 필수통행 항목에서는 업무통행의 영향력은 저소득층보다 감소한 반면, 통근통행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고소득층에서는 개인적 요인의 하나인 필수통행 중 통근통행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적 요인인 전기차 보급수준과 대중교통 이용 수준력이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에 비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인프라 접근성이 휘발유 차량의 대체 수단으로 전기차 및 대중교통 이용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한다.

      조세 정상화가 소득계층별 후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세 인하정책이 유지되는 경우와 정상화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동시에 탈탄소 전환기의 정책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가 정상화될 경우 기존보다 소득 역진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탈탄소 전환기 여건을 고려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계층 간 상대적 후생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 규모의 감소와 휘발유 수요 감소에 따른 주행거리(VKT)의 축소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전기차 보급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하지만, 계층 간 후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조세 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탄소 전환기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정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업무통행 여부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휘발유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통근통행보다 업무통행여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점은 소득계층이 생계 유지를 위한 통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지역적 요인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세 정상화에 따라 소득 역진적 부담이 확대된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조세 인상과 병행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거주지 선택의 제약이 크고 생계목적의 통행이 불가피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업무통행을 위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비용을 상향 지원하거나, 노후화물차의 전기화물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탄소 전환기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지역적 특성, 즉 전기차 보급 수준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수준은 중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휘발유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층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중위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향력이 도출되었고, 저소득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계층이 보다 쉽게 전기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현재 중·대형 중심으로 구성된 차량 라인업에 소형 모델을 추가하여 차종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매 가능 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급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효과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위소득층과 저소득층까지 실질적인 구매 계층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탈탄소 전환기 조세 정상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후생 격차 또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탈탄소 전환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조세 규모는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급속도가 현재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연료 소비 감소에 따라 조세 수입 역시 더욱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 항목 중 다섯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 SOC 투자 등 국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급격한 세수 감소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유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율로 부과하는 종가세로의 전환, 휘발유와 경유 가격 간 정책적 상대가격 비율의 재조정, 특정 차량(예, 연비 낮은 차량)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 기후 기반 과세 체계의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휘발유 수요에 대한 소득계층별 영향 요인이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소득계층 간 후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탄소 전환기의 조세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2단계 다층 모형을 지역 특성에 따라 확장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정상화에 따른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여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주요한 변수로 다루었으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통근통행 또는 업무통행의 관리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 또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탈탄소 전환기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서 정합성을 지니므로, 관련 정책의 효과를 포함한 현실 기반 시나리오 모형을 적용할 경우 분석의 정교함과 실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상화의 영향을 개별 가구 단위에서 추정하였다. 그러나 수송용 연료는 산업 전반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향후에는 산업 부문을 포함한 거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가구뿐 아니라 산업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주1. 집단 내 상관성(

은 2수준의 분산을 1수준과 2수준의 분산합으로 나눈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주2. 리터당 연료비용 1,700원, 연비 12km/L인 휘발유차를 기준으로 단위거리당 연료비 추정 시 142원/km, kWh당 충전비용 320원, 전비 5.2km/kWh인 전기차 단위거리당 연료비 추정 시 62원/km으로 각각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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